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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서울센터 정부혁신본부 Issue Brief No.11 (2008.4) 

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1)

1. 개요 

 o OECD에서는 2년마다 "한 눈에 보는 정부(Government at a Glance)“를 발간하고 있음 

  -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와 개혁이 미친 영향 등을 보다 잘 평가, 계획 및 측정

하도록 “좋은 정부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주요 지표”를 제공 

 o Working Paper No.2(WP2, 2008)에서는 정부수입․지출구조, 공공부문고용 및 보상과 

예산절차, 인적자원관리, 성과관리, 전자정부 등 제도적인 과정에 관한 지표 수록2) 

2.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측정 

 (1) 개념 

  o 일반적으로 ”생산성(productivity)”과 “효율성(efficiency)"을 대체되는 의미로 

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한 차별성을 설명 

   - 생산성은 투입량(input) 대비 산출물(output) 비율로서 절대적인 측정치인 반면, 

효율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 

  o 효율성(efficiency)의 두 가지 개념  

   ① 기술적 효율성(Technical efficiency) : 최적(Optimal)의 상태인 표준비율과 

비교한 투입-산출물 비율(ratio of input and output)을 말함  

    - 산출물지향(Output-oriented) 효율성은 일정 수준의 투입에 따른 최대의 산출량에, 

투입지향(Input-oriented) 효율성은 일정 산출물 생산을 위한 투입 최소화에 중점 

1)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, "Towards Government at a Glance: Identification of Core Data and 

Issues related to Public Sector Efficiency", OECD (2008) 

   http://www.oecd.org/department/0,3355,en_2649_33735_1_1_1_1_1,00.html 

2) 특히, WP2에서는 교육 및 보건 분야 정책 결과물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. 교육은 모든 OECD 국가의 정부지출의 

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정부효율성에 중요한 척도가 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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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② 할당 효율성(Allocative Efficiency) : 가격과 생산기술을 고려하여 최적의 비율로 

투입하는 것을 말함 

    - 즉, 투입선택에서의 할당효율성이란 노동과 자본 등 투자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

최소 비용으로 일정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임 

       * 경제/비용 효율성(Economic/cost efficiency)은 기술 및 할당효율성을 통칭

  o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 목적은 ① 기술적 비효율성을 확인하여 산출물 전환 방식을 

개선; ② 생산요소(노동, 자본 등) 배합과정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것임 

 (2) 효율성 측정 및 도전  

  o 효율성 측정은 투입과 산출물에 대한 정량적․정성적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

반면,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은 비시장성 요소로 인해 실제 생산가격을 정의

하기 어려움3) 

  o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산출물을 병원 수술 횟수, 순찰차 운임 수 등 다양한 활동 

횟수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질적 조정

(quality adjustment)이 필요함 

   - 비시장성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정량 측정을 위한 작업이 OECD에서 진행 중임  

  o 공공부문 효율성의 경우,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출물 통제는 정치․법적인 사항으로 

인해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음 

   - 병원, 법정, 고용지원센터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감소는 선택사항이 

아니며, 투입을 최소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

3) OECD Productivity Manual(OECD 2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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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지표   

 (1) 정부구조 

  o 관료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체계에 대한 지표는 상원선출여부, 하원선거

체제, 연합정부, 선거빈도 및 대통령 임기제한 등을 포함 

   - 선거빈도와 임기제한은 집행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, 정책기획 및 이행에 

필요한 시간을 결정함 

<그림 1> 선거빈도수(Frequency of elections in years) 

<표1> 대통령임기제한 여부(Existence of term limits for president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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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등 정부조직은 공공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므로 부처/장관 

수와 중앙정부 구조 등이 주요 지표로 선정됨 

<그림2> 중앙정부 부처 수(Number of departments at the national/federal level)

<그림 3> 중앙정부 장관 수 (Number of ministers at the national/federal level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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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 고위공무원단은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

OECD 2/3 이상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음 

<표2> 고위공무원단 채택여부 

 (2) 정부수입체계 

  <그림 4> 2000년-2005년 GDP 대비 정부수입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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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정부지출 및 고용 (Input Data) 

  o 정부의 투입요소는 크게 정부기관의 기능별 지출과 공공부문 고용으로 구성  

   - 특히 노동은 공공조달 및 자본투자 등과 함께 정부효율성 측정의 중요한 지표가 됨 

<그림 5> GDP 대비 2005년 기능별 정부지출 

<그림6> 전체 노동력 대비 정부기관 고용현황 (2005년) 



- 7 -

 (4) 성과정보 (Process Data)   

  o 성과정보는 성과목표달성 과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

표준을 적용하도록 유용한 정보 제공

<그림 7> OECD 국가에서 성과목표 미달성시 결과 (2007)

<그림8> 범정부 성과측정에 재무부 개입정도 (2005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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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인적자원개발 (Process Data) 

  o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증진을 권장하고 있지만, 

고위급에서의 여성참여는 핀란드를 제외하고 부진한 편이며 행정직에서의 여상참여가 

보다 두드러짐 

<그림9> 1995년/2005년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

<그림10> 고위직에서의 여성참여 (2005) 

  o 많은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수요 변화에 

대응하기 위해 인력관리 개선에 주력 

   - 연령대로는 40-49세가 가장 높았으며, 핀란드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

공무원 퇴직증가로 인한 문제 직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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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11> 1995년/2005년 50세 이상 고용비율 

  o 유능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공부문 급여체계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, 특히 

기본급, 보장성 혜택 및 성과급 등의 구분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

<그림12> 중앙부처 공무원의 급여구성 (2005년)



- 10 -

 <평가기준> 

 o 기업 혹은/및 시민에게 정부가 부과한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명백한 정부프로그램이 존재

하는가? (2점)

 o 정부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,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? (1점) 

 o 다음의 어떠한 전략이 사용되었는가? (각1점) 

   - 전자D/B 구축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정보․통신기술 활용 

   - 정부 행정절차 개선 

   - 정부부처 및 정부수준간 권한과 책임 재조정   

 (6) 규제관리의 질적 개선 (Regulatory Management Quality, Process Dada) 

  o 규제영향분석(Regulatory Impact Analysis, RIA)은 신규 및 기존 규정의 긍정적․부정적 

효과를 분석하는 체계로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음 

  o 행정간소화는 규제 부담을 감축하고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불필요한 

종이문서 제출 제거 및 민원신청과 면허과정을 체계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생산성 장애

요인을 제거하고 기업 활동을 진척시킴 

   - RIA와는 달리 기존의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비용이 아닌 행정비용에 초점 

<그림13> 행정부담 감축 및 통제 (1998년/200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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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평가기준> 

 o "침묵이 동의다(Silence is consent)"라는 법칙이 사용되었는가? (2점) 

   - 관련 면허발급 기간이 기간내에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도록 함 

 o 행정기관이 민원신청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는가? (0.5점) 

 o 면허정보 및 통지서 취득을 위한 단일창구가 설치되었는가? (3점) 

 o 통지서 수령 및 면허발급을 위한 단일창구가 설치되었는가? (3점) 

 o 지방정부차원에서 허가 및 면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실시되고 있는가? (1점) 

 o 면허와 허가 발행 총 횟수가 명백하게 감소하였는가? (2점) 

 o 모든 정부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허가와 면허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가? (1점) 

 o 정부가 요구하는 면허와 허가의 수를 검토 및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가? (1점) 

<그림14> 면허, 허가 및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(2005년) 


